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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3170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 

피       고 1.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 , 

2.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2. 27.

판 결 선 고 2019. 2. 27.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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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시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 구청장 사이에 생

긴 부분은 피고 시 구청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기존 과세처분

   1) 원고는 2008. 10. 16. 이전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그 이후부터는 ‘B’이라는 상

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원고가 위와 같이 영위하던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 한다), 원고의 형 C는 200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도와주던 자이다.  

   2) 국세청은 2012. 1. 13.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얻은 대부이자수입(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사업소

득 내지 (예금)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세청은 원고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3 -

가 신고를 누락한 소득을 크게 5가지 유형(4가지 유형의 이 사건 사업소득과 예금이자

소득)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유형 

   의뢰내용각서, 통장 등 대부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한 거래처별·대부건별 이 사건 사업소득

(이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2유형 

   대부거래에 사용된 원고 본인 계좌 또는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소득

(이하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3유형 

   원고의 대부거래를 도운 C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2010년도 대부거래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4유형 

   '차용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준 다음 질권을 설정해놓는 거래방식' 또는 '원고 내지 제3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차용인에게 빌려주는 거래방식'을 통해 얻은 이 사건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5유형 

   원고 및 차명인들 계좌의 예금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

다).

   

   3)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별지3 표 기재와 같

이 2012. 4. 1. 및 2012. 7. 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2002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이하 ‘이 사건 기

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특히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와 C가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신고누락된 이 

사건 사업소득이 두 명에게 절반씩 귀속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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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1) 1심 형사재판

    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2.경 

‘원고가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소득을 조작·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사업소득과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원고를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29, 142(병합), 180(병합), 214(병합), 242 

(병합), 277(병합), 484(병합)].1)

    나) 위 법원은 2015. 8. 24.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일부, 이 사건 제2유형 사

업소득 일부,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전부,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전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나머지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이 사건 이자소득 전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위 1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특히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와 C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신고누락된 이 사건 사업소득이 두 명에게 절반

씩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과는 달리, 위 1심 법

원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단독사업주로 보고 2009년 내지 2011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을 선

1) 원고는 당시 공갈죄, 강요죄, 협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도 기소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당해 사건과 관
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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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2) 항소심과 상고심 형사재판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무죄 부분 일부에 대한 사실

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5노489), 검사

는 위 항소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전부 철회하였다. 

    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 28.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였고, 그 밖의 원고의 사

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위 항소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상고심을 거쳐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형사사

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따른 최종 과세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

신청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감액처분을 한 바 있다.

   2) 원고와 C는 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

세심판원은 2016. 2. 18. ‘피고 세무서장은 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마찬가지

로 2009년 내지 2011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소득을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켜 종합

소득세액을 산정하고,2) ② 관련 형사사건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철회·변경한 부분 중 

2)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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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경정하며,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

서 무죄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중 일부에 한해서만 해당 종합소득

세 부과 처분을 감액경정하고, ④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전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3) ②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대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

결에서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이자소득 전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단대상이 되지 않은 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

과 처분 전부는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을 유지하였다.   

   3)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처분 등을 거쳐 원고

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소의 대상

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특히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과정에서 산정한 이 사

건 제1 내지 4유형 사업소득별, 이 사건 이자소득별 소득 누락액은 별지4 표 기재와 

같고, 각 소득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5 내지 9 각 표 기재와 같다. 

   4) 한편 시 구청장은 2016. 4. 1. 또는 2016. 4. 15. 이 사건 종합소

득세 부과 처분 내역 등에 맞춰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1년 

3) 특히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여전히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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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0 기재와 같다.

3. 피고 시 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시 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호 등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

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에 맞춰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당연히 취소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상의 소득세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만 부과

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

4)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6. 4. 1. 84,109,76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가 2016. 4. 15. 90,220,760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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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

고 93누114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 시 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5)

   1)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기본적 주장

     (1) 의뢰내용각서는 원고가 아닌 대부중개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

용각서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D 등이 임의로 제출한 의뢰내용각서가 포함

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내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내용각서가 증거

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여한 바가 없는 대부거래에 관한 의뢰내용각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은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바 있는 등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은 의뢰내용각서와 D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그 구체적인 사업소득금액 등을 산정하여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피고 시 구청장은 이에 맞춰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
장·입증하고 있으므로, 위 가.항의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기준으로 우선 그 당부를 판단하고, 이에 맞춰 피고 시 구청장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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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욱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해

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기본적인 판단기준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2,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4, 제64, 65, 9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

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제

1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사업소득과 관련한 D 진술의 신빙성

  D이 2011. 11.경 원고와 결별하기 전까지 내연관계를 맺고 약 14년간 원고와 함께 생활

하여 왔고, 원고를 따라다니며 거의 모든 대부거래행위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

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상당 부분 일

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소득 발생에 관한 D 진술은 신빙성이 있

다.

▣ D의 진술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원고의 대부거래방식6)

○ 대부중개인이 원고 측에 전화로 의뢰인(의뢰내용)을 소개하면, 원고는 대부원금, 대부기

간, 이자금액 등을 대부중개인과 협의한 다음 조건이 맞으면 대부중개인과 의뢰인(차용

인)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거나 원고가 거래하는 은행의 VIP실에서 만나 거래를 진행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대부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부분 선이자를 받은 다음 의뢰인(차용

인) 또는 대부중개인(의뢰인이 오지 않고 대부중개인만 오는 경우도 있다)에게 원고가 불

러주는 내용의 의뢰내용각서를 1부만 작성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대

부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6) 원고의 대부거래방식에 관하여, 원고를 위해 대부거래중개를 했던 E 역시 아래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을가 제99호증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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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내용각서에는 대부금액과 거래내용, 의뢰인(차용인) 등은 기재되어 있지만 약정이자

율이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 

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대부거래가 끝나면 의뢰내용각서를 의뢰인이나 대부중개인에게 교부해 주지 않

고 자신이 보관한다. 

▣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요증거인 위 의뢰내용각서를 대부약정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원고는 대부거래 전에 선이자를 수취하고 의뢰인이나 대부중개인에게 의뢰내

용각서를 1부 작성케 한 다음, 별도로 대부약정서를 작성하는 바 없이 대부거래를 진행하

였으며 대부거래 이후 위 의뢰내용각서를 자신이 보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의뢰내

용각서는 단순히 대부거래를 의뢰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부금액과 대부

기간, 이자 등을 협의하여 조건이 맞을 경우 원고와 대부중개인, 의뢰인(차용인)이 대부거

래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실이나 은행에서 만나 대부거래를 진행하기 직전에 작성되

는 것으로 대부약정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의뢰내용각서에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 대부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자소득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의뢰내용각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부거래가 실제 진행되었을 개연

성이 상당히 크고, 또한 대부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이자를 수취

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거래가 중간에 무산되더라도 의뢰내용

각서에 기재된 대로 이미 받은 선이자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유·무죄 여부의 판단 기준

○ 다만, 위와 같은 의뢰내용각서만으로는 이자수입의 발생 사실만이 추정될 뿐, 구체적인 

이자수입 액수에 관한 증명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부

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D의 진술 외에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증거

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및 해

당 소득에 관한 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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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대부거래내역, ②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

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부거래내역, ③ 관련자들의 진술 중 오히려 원고의 주장

과 부합하는 대부거래내역 등에 한해서는 해당 대부거래 이자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검사의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 철회 등으로 인하

여 위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

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1 표7), 별지12 표8) 각 기재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

과 처분 대상인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전체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5 표 기재와 같

다. 

      (라) 한편 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1. 12. 15. 익명의 제

보자로부터 의뢰내용각서 등이 포함된 탈세제보자료를 접수받은 바 있고, 또한 이 사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

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용각서,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확보한 바 있다. 

         D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별지5 표 순번 48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서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입수된 자료가 아니라 F가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대부관련 서류에 휩쓸려서 들

어간 것으로서 원고와 관계된 서류는 아니다.’고 증언한 바 있다.

7)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
8)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추가로 무죄로 인정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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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적 판단기준

      (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 D, E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의뢰내

용각서가 작성되고 이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일응 해당 대부거래가 성립되었고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다만 의뢰내용각서의 확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자들이 원고와 무관

한 의뢰내용각서9)를 조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세무서장은 다툼의 대상이 된 대부거래와 관련된 의뢰내용각서가 이 사건 압수수색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즉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임을 인정할 구체적·직접

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10) 실제 이자 수취 여부 및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

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수표 또는 통장 사본만으로

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이자수입액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수표 또는 통장 사본·D의 진술 외에도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이자지급 사실을 확인

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5 표 기재와 

같은 ‘해당 대부거래의 성립 사실’과 ‘구체적인 사업소득(이자수입) 발생 사실’을 각 인

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판단기준’과 일응 동일할 뿐만 아니라, 행정

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

9)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내용각서에는 대부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뢰내용각서 자체만으로는 그 대부자가 누
구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10) 다만 해당 의뢰내용각서와 관련하여 원고 측이 입·출금한 거래 내역, 관련자의 진술 등이 있다면 원고가 실행한 대부거래의 
의뢰내용각서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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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 대부거

래의 사업소득 발생에 관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

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따르도록 한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11)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유죄 선고 부분12)

      (가) 원고의 주장

        별지5 표 순번 44, 46, 70, 85, 92, 96, 104, 122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와 원한관계에 있던 D이 별지5 표 순번 85의 대부거래 당

사자인 G와 모의하여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고, G가 작성한 허위 고

소장 보유 여부에 관한 진술이 모순되는 등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인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별지5 표 순번 85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아닌 H, I이 주식회사 J과 G에

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①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별지5 표 순번 44, 46, 70, 

11)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이다. 이하 같다.
12) 원고는 H과의 2007. 6.자 대부거래, K 주식회사와의 2010. 8. 11.자 대부거래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도 구

하고 있다(2016. 11. 4.자 원고 준비서면 13면).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과정에서 
위 각 대부거래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17. 2. 21.자 피고 세무서장의 준비서
면 32면, 33면), 별지5 표에도 위 각 대부거래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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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2, 96, 104, 12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각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앞서 인정

한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확정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이 부분 사

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고, 별지5 표 순번 44, 46, 70, 85, 92, 

96, 104, 122 대부거래에 관하여 위 판단기준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원고는 ‘D이 G와 모의하여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D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앞서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D의 진술 외에 

다른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출한 G의 확인서(갑 제21호증)는 

원고의 위 주장과 일견 부합되는 듯도 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L, M, N의 각 증언

(을가 제22호증의 3 내지 5), 거래내역(을가 제22호증의 1)과도 배치되는 등 이를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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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5 표 순번 85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아닌 H, I이 주식회사 J 및 G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이미 배척한 바 있고, 특히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

어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무죄 선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1)에서는 ‘D의 진술, 통장·수표 사본, 

의뢰내역각서 등에 의하면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대부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

자수입액을 추정적으로 산정한 D의 진술13) 외에는 별지11 표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발생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사

업소득(이자수입)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을가 제10호증의 4, 

을가 제31호증 내지 54호증)에 의하더라도,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구체적 사

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확정된 형사판

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11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

13) D은 이 사건 세무조사 내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금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을가 제10호증의 4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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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부과 처분’은 그 소득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다만 별지11 표 

순번 23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의뢰내용각서(을가 제5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차금14) 

5천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의뢰내용각서가 원고가 보관 중

이던 자료를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볼 증거’ 내지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

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렵다].

      (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추가로 무죄로 인정한 부분

       ① 별지12 표 순번 1 내지 20 부분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의 이 부분 각 대부거래에 

관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2006. 1. 10.부터 2006. 11. 29.까지 대부약정서나 장부 등 대부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근거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

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12 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합계 314,000,000원(=16,000,000원×19회＋10,000,000원×1회)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F에 대한 문답서, 이자내역 및 수표 사본15)의 

각 기재가 있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4) ‘차금’은 ‘(선)이자·보증금’ 등을 의미하는 사채업계의 속어이다.
15) 위 해당 수표의 사본은 을가 제28호증의 1 내지 20호증으로 제출되었고,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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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는 원심 법정에서 위 문답서 작성 당시 자신이 종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것이 원고

의 고발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원고가 이자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위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수표 사본 여백에는 ‘F에 수표 복사 30억 이자 1,600만 원 받음’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D은 당심 법정에서 위 문구는 자

신이 수표를 복사해 줄때마다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당심 법정에

서 수표를 복사해 주는 거래의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가 1억 원당 1일 20만 원이고, 

대여기간이 2일 이상인 때에는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수표번호 중 일부를 지운 상태

로 교부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수표 사본의 경우 수표번호가 지워지지 아니

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대여기간이 1일인 것으로 보이고(공소장에도 대

여일수가 1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수표 사본의 액면금이 30억 원이므로 이

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는 600만 원(30×1일×20만 원)으로 추산되는바, 이는 위 여

백 문구에 기재된 금액 1,6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③ 별지12 표 순번 13의 대부거래와 관련된 수표 사본의 여백에는 ‘2006. 4. 20. 수표 

복사 30억→의뢰인에게 보여주고 1,600만 원 이자 받음(F)→O(P동) 실질적인 회장’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은 당심 법정에서 위 문구 중 ‘O(P동) 실질적인 회장’은 F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등

기부등본에는 위 회사가 서울 중구 Q에 소재하다가 2008. 6. 15.경 서울 강남구 P동

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문구는 앞서 본 D의 

진술 내용과는 달리 수표 복사 시점이 아닌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F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

부거래 내역에 맞춰 본인이 이 사건 각 수표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

지는 점, 실제로 F는 2006.경부터 P동에서 O을 설립·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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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각 대부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F에 대한 문답서(을가 제27호증 14

면)에 의하면 F가 본인이 원고의 대부거래 내역에 맞춰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D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D 본인이 원고의 대부거

래 내역에 맞춰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위 2006. 4. 20.자 

수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답서상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관련 형

사사건에서의 증언이 더욱 신빙성 있다.

        그 밖에 피고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위 각 대부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이자수입)

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1 내지 20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별지12 표 순번 21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해당 대부거래의 구체적

인 사업소득(이자수입)액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

로는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더라도, D의 진술 외에 별지12 표 순번 21과 같은 액수의 구체적 사업소득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관련 형

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해당 부분과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19 -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③ 별지12 표 순번 22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R과 F의 관련 형사사건에

서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전주로서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

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3)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2와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

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

과 처분은 위법하다.

       ④ 별지12 표 순번 23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S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

다는 취지의 S의 이자지급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주로서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

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3)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 보이고,16)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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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

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3과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⑤ 별지12 표 순번 24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차용인 T이 작성한 포기

각서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U 역

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천만 원을 초과하여 5천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

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3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4)는 관련 형

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4와 같이 5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 스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

수입)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24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

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6) 다만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문 28면에 의하면, 을가 제12호증의 2(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출금증, 계산서)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 당시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전주로서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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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별지12 표 순번 25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차용자인 V가 작성한 의

뢰내용각서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차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고, V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차금인 천만 원을 포기하였다

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

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중 을가 제14호증의 1,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 보이고, D의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역시 해당 대부거래의 

이자수입액을 추정적으로 계산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17) 그 밖에 이 사건 관련 형

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5와 같이 1,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 스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해당 대부거

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25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

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⑦ 별지12 표 순번 26 부분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의 이 부분 대부거래에 관

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7) D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한 바 있고(을가 제10호증의 4 45면 참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V에게 60억 원을 1일 동안 대여하고 
위 이자율에 따라 1,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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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2007. 3. 17.경 대부약정서나 장부 등 대부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

로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2억 4,000만 원의 소득을 조

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와 그의 사

촌 형인 Y는 2009. 1.경 W를 인수한 후 대부거래중개인인 Z에게 유상증자대금 60억 원

의 차용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Z는 2009. 3. 17.경 원고로부터 48억 원을 차용하고 나머

지 12억 원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합계 60억 원을 X, Y에게 조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위 60억 원은 원심 판결문 4~5쪽의 주금가장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X가 수사기관에서 위 60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2억 원을 Z에게 지급하였

고, 2009. 4. 20. 위 48억 원에 대한 이자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

태어 보면, 원고는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2억 원[선이자 1억 6,000만 원(=60억 원에 대

한 선이자 2억 원×원고가 대여한 48억 원/60억 원)＋48억 원에 대한 이자 4,000만 원]

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W에 60억 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억 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W에 60억 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2억 원을 지급

받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2억 원에 대한 조세포

탈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

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

        

       ㉯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도운 C가 작성한 수첩(을가 제15호증의 2 9면)에 해

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대금 60억, 3/18 유상증자 등기 후 10억짜리 6부를 

4/21 出金, 50억 다른 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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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시내용과 달리 원고가 W에 60억 원 전부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위 대여금의 선이자로 2억 원을 수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 그런데 을가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차용인 W 

측의 X는 ‘(W가) 2009. 4. 20. 대부중개인 Z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 이

는 차용한 60억 원을 다른 개인회사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변제하는 이른바 찍기

를 하는 과정에서 통장사용료로 지급한 것이지 이자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W가 2009. 4. 20. 통장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4천 만 원이 차용

금 이자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데다, 원고가 아닌 대부중개인 Z가 4천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9. 4. 20. 4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W에 60억 원 전부를 대여하고 그 선이자로 2억 원 상당의 

사업소득(이자수입)만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을

가 제15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피고 세무서장 주장과 같이 2억 4천만 원18) 상

당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12 표 순번 26의 대부거래와 관

련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은 위법하다. 

       ⑧ 별지12 표 순번 27 부분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의 이 부분 대부거래에 관

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8)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W에 60억 원 전부를 대여하고, 적어도 위 금원의 4%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2억 4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24 -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2010. 2. 23.경 대부약정서나 장부 등 대부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

로 AA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14억 1,000만 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그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원고가 위 대부거래로 12억 6,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이

자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 원고가 AA로부터 이 부분 대부거래의 이자로 현금 2억 원과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

았음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B과 AC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벤츠 승용차의 당시 시가는 1억 8,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나아가 원고가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 14억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AB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대

부거래의 약정이율과 지급한 이자의 액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AB은 수사기관에

서 원고가 이자를 현금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자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이자를 지급할 때 D이 있었고, AC도 항시 동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과 

AC은 수사기관에서 AB이 돈이 없다며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

건 당시 A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AD도 원심 법정에서 AA가 대부업자에게 10억 원

이 넘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3억 8,000만 원{현금 2억 원＋벤츠 승용

차 1억 8,000만 원(원고는 AA에서 원고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주면서 기존에 원고가 타

고 다니던 구형 벤츠 승용차 1대를 가지고 갔으므로 위 구형 벤츠 승용차의 시가에 상당

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구형 벤츠 승용차는 

AA나 AB이 아닌 AC이 가지고 가 운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의 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처벌하더라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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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로 인정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AA로부터 대부거래의 이자로 9

억 3천만 원의 수표를 받았고, 이를 원고의 지인인 AE에게 맡겨 놓고 수표보관증 내

지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과 달리 해당 대부거래

와 관련하여 적어도 9억 3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현금보관증(을가 제30호증의 2)에 의하

더라도, 원고가 9억 3천만 원을 AE에게 맡겨놓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금

원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로 받은 금원이라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그 밖에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을가 제16호증, 제30호증의 1, 2)만

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9억 3천만 원

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

여 3억 8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27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19)

     (1) 별지5 순번 1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9) 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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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4,5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자수입)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4.경 AF에게 5억 원을 대여해줬지만, 현재까지 위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 

4,500만 원만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은 위 4,500만 원을 사업

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회

수불능된 위 3억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위 4,500만 원을 사업소득(이자수입)

으로 인정하면서도 회수불능된 위 3억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을가 제7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AF은 2011. 11. 22. ‘원고가 2011. 11. 22. 현재 AF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날 2억 원을 변제하는 등 3회에 걸쳐 이를 모두 변제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AF은 2011. 11. 

22.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② AF은 2012. 5. 10. ‘200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차례에 걸쳐 5억 원

을 차용하였고, 2004.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4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2011. 11. 22.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이자지급 사실확인 안내

문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였다.

     (다) 판단

       ① AF이 5억 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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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데, AF이 2004.경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난 이후 작성된 

2011. 11. 22.자 채권·채무관계 확인서에 5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F도 위와 같이 지급한 4,500만 원은 이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이 2004.경 지급한 4,500만 원은 원금이 아닌 이자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은 필요경비의 산입 대상이 되는 대손금을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② 채무

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2호), ③ 기타 기획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제3호)으로 한정하

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

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

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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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6737 판결 참조).20) 

       ③ 그런데 원고의 A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

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없다)21), 결국 원고의 주장

대로 위 대여금 채권 중 회수불능된 3억 원을 대손금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인 원고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

을 때에 비로소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3억 원

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5 순번 144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해당 대부거래는 AG과 AH이 중개를 하였고, AG은 차용인 AI로부터 이자 3천

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2,100만 원22)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 처

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500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20)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도 위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21) 원고는 오히려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한 법적 소멸이 아닌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2017. 6. 9.

자 6차 변론준비기일 조서 참고). 가사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완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AF은 
2011. 11. 22. 채권·채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기간 내에는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2) 피고 세무서장은 당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수취한 이자금액 중 30%를 대부중개인의 중개수수료로 책정하였고, 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2,1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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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

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

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

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②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원고가 대부거래과정에서 차주로부

터 수취한 이자는 그 중 일부가 대부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역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로서 이자액에 포

함되는 점, ㉯ 종합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 이자소득에서의 이자수입과 달리 사업수입

(대부업 거래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공제할 

필요는 없는 점23),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소득세법이 정

한 기준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 스스로 이를 과세관청에 

소명하여 공제받도록 함이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부중개인을 통해 차용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에서 대부중

개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3)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인 사업소득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고, 기준경비율은 사업별로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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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별지5 순번 150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대부중개인 U의 의뢰인에게 200억 원을 대여한 바가 없고, 원

고 및 C 명의로 각 100억 원씩 입금된 각 통장을 보여준 다음 그 대가로 천만 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7,800만 원24)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

였으므로, 위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천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통장 사본, 수표 사본, U,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가 U 또는 그 의뢰인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U은 2011. 2. 22. ‘2011. 2. 22.부터 같은 해 2. 23. 12:00까지 AJ은행 AK지

점에 2명의 명의로 된 입금 금액 2백억 원의 보통 예금 통장을 개설한다. 요구사항은 

계좌번호와 명의만 요구한다.’는 취지의 의뢰내용각서를 작성25)하였다.

       ② 2011. 2. 22. 원고 및 C 명의의 각 AJ은행 계좌에 각 100억 원이 입금되었

고, 위 각 계좌 통장의 발행지점은 AJ은행 AK지점이며, U은 2011. 2. 22. 위 각 통장 

사본 하단에 ‘위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각 기재하였다.  

24) 8천만 원에서 U에 대한 중개수수료 2백만 원을 공제한 금액
25) U이 위 의뢰내용각서의 각서인으로서 작성하여 서명하였다는 취지이다. 이하 의뢰내용각서 ‘작성’의 의미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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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U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대부중개인으로서 200억 원을 차용

하였는데, 대여인 명의로 된 200억 원의 통장을 2011.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개

설하는 방식이었다. 본인이 1억 원 당 2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8천만 원26)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D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대여기간을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한 달 정도로 하여 자금을 대여해주었다. 원고가 자금을 대

여하는 방식으로 원고 측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원고 측의 통장을 복

사해주는 경우, 수표를 복사해주는 경우, 상대방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여 그 통장을 복

사해주고 자금을 빼내는 경우, 상대방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질권을 설정하여 자

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한 달, 두 달 정도 놔두는 경우 등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이후에는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27)

을 하였다.   

       ⑤ 원고의 대부중개인인 E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자금을 대여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원고 측

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원고 측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원고 측의 통

장을 복사해주는 경우 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28)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10호증의 4, 제77, 9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측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통장을 

복사해주는 방식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이고, U이 해

26) =200(200억 원을 1억 원으로 나눈 숫자)×20만 원×2일 
27) 을가 제10호증의 4 8면, 9면
28) 을가 제99호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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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이는 원고의 이자 산정 방식에 관한 D의 진술과도 일응 부합하므로, 원고에게 실제 지

급한 이자금액이 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U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도 불구

하고,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8,000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5 순번 15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대부중개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대부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

하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의뢰내용각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1,800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을가 제27호증29)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의 작성인이 의뢰인이 아닌 본인인 것으로 볼 때 

일을 추진하다 취소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보한 의뢰내용각서

29) 1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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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용각서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제출

된 바 없고, 그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5) 별지5 순번 155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AL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1,800만 원을 수취한 바가 

없고, 20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와 통장만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3)항의 인정사실, 을가 제7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가 2011. 3. 7.경 원고의 배우자 AM 명의로 된 합계 200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

서와 통장 사본을 AL에게 준 사실,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원고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인 사실, 원고의 형인 C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1,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1,800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

이 타당하고, AL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5 순번 157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3.경 AN에게 92억 원을 대여하면서 AN 운영 회사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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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받았을 뿐이고, 현금으로 이자를 받은 바 없으며, 결국 위 회사가 폐업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AN 간의 2011. 1. 31.자 

대부거래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 역시 해당 부분에 관한 종합소

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므로, 별지5 순번 157 대부거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로 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통장 사본, 수표 사본, AO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AN에게 92억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AO이 작성한 2011. 3. 18.자 의뢰내용각서에는 ‘금 92억 원을 자금주에게 

빌려서 즉시 인출해주는 조건임, 본 건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 시 의뢰인이 모든 것

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여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였으므로 본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

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AE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② AE은 2011. 3. 18. AO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AO이 같은 날 

위 계좌에 92억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같은 날 위 계좌에서 93억 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92억 원이 입금되었다.  

       ③ 주식회사 AP은행(이하 ‘AP은행’이라 한다) 서소문지점은 같은 날인 2011. 3. 

18. 9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AO은 위 수표에 배서하였다.

       ④ AN는 같은 날인 2011. 3. 18. AP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⑤ AO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C30)의 대부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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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고, C가 (본인의 중개를 통해) 2011. 3. 18. AN에게 92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75, 8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AN는 AO의 계좌로 이자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AO의 계좌

에서 93억 원이 인출되었다가 92억 원만이 다시 입금되었는바, 결국 AO이 인출한 93

억 원 중 92억 원은 AN 등 차용인 측에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원고에

게 그 이자로 전달하였으며, 차용인 측은 위 의뢰내용각서대로 같은 날 92억 원을 변

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주인 원고가 2011. 3. 18. 대부거래중개인 

AO을 통하여 AE 내지 AN에게 9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대여하고, 그 이자 1억 원 역

시 AO을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AN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

로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AO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별지5 순번 159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 AQ의 소개로 AR에게 30억 원을 보호예수해주고, 추후 그 이자

를 받기로 하였으나, 추후 AR가 무자력자로 밝혀지면서 전혀 이자를 받지 못했다. 따

30) 원고의 형인 C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도와주었는데, AO은 C와 만나 대부거래중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36 -

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AR가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보호예수증서,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30억 원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인 4,200만원을 수

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을가 제7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R를 위하여 30억 원 

상당의 보호예수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AR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의 추정

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29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수입액

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8) 별지5 순번 162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대부중개인인 AS이 재력과시용으로 원고로부터 350억 원 상당의 예금 통장 

사본과 수표 사본을 받고, 원고에게 그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D의 추정적 진술에만 근거하여 해당 대부거래

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7천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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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수표 및 통장 사본,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350

억 원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인 7천만 원을 수령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을가 제8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S에게 350억 원  상

당의 통장 및 수표 사본을 준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AS에게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AS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

의 추정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18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

수입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7천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

자수입)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9) 별지5 순번 167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해당 대부거래는 원고의 자금으로 250억 원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

으면 AT이 이자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대부거래인데, 해당 

대부거래가 무산되면서 이자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AT이 각서인으로서 작성하고, 대부중개인 AU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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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이하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250억 원

○ 약정금 5천만 원 지급 후 수표확인 

○ 은행 입점 후 지점장 우대금리 25억 원을 확인한 다음 (CD) 발행신청서를 작성 

○ 우대금리(25억 원)를 지급받은 후 (CD) 발행을 한다(우대금리 25억 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

우 즉시 돌아간다). 

       ② AP은행은 15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중소기업은행은 100억 원의 자기앞수

표를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에 각 발행하였다(위 각 자기앞

수표를 통틀어 ‘2011. 4. 27.자 자기앞수표’라 한다).

       ③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AU는 이 사건 세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원고의 대부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고, 위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대부거래로 인해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

였다. 

       ④ AT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250억 원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

행받으면, 원고는 증인 본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 10%를 

적용받아 25억 원을 이자로 각 지급받는 형태의 대부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증인 본인

은 거액의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의 대가로 발행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별도로 

대출받으려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T의 일부 증언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64,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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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대부거래가 실행되었으며 원고

가 이자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통상적으로 선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다음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고 

대부거래를 진행해왔는데, AT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뢰내용각서에는 약정금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고 기

재되어 있다. 더욱이 해당 대부거래를 중개한 AU 역시 이자 5천만 원의 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또한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위 의뢰내용각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해당 대부거래가 실행

되었을 개연성이 더욱 높다.

      ③ 조사기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고,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와 2011. 4. 27.자 자기앞수표 사본을 확보하고 있었으므

로, 결국 원고가 위 의뢰내용각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압

수수색을 통해 조사기관이 확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1) 

        그런데 만약 해당 대부거래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위 의뢰내용각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대부거래가 무산되어 원고에

게 이자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T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와 증인 AT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1) 한편 원고는 ‘조사기관이 확보한 의뢰내용각서 중에는 원고와 관련이 없는 대부거래여서 원고가 보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
고 D이 임의로 제출한 의뢰내용각서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가 작성된 
사실과 해당 대부거래를 제안 받은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원고도 별다른 다툼이 없고, D이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의 
내용에 맞춰 거액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임의로 작출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11. 4. 27.자 의뢰내
용각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기관이 확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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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별지5 순번 169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AV에게 천억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취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 세무서장은 D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2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AV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와 확인증, AW·AX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대부중개인 AV이 AW·AX을 위해 원고로부터 적어도 백억 

원을 차용하였고, AW·AX이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AV이 이

후 2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

긴 하나, 대부금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D의 진술에 따라 그 

중 2천만 원만을 해당 대부거래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산정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① AV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는 ‘1. AY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표지어음 천억 

원을 월 2부, 3회에 걸쳐 발행해주는 조건임. 2. 지점장에게 6개월 이자 120억 원을 의

뢰인이 보관시킨다. 3. 그러한 조건이 안 될 경우 지불한 차금에 대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 4. 2011년 4월 27일, 단 하루(1일)‘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AW와 AX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는 ‘1. 2011년 4월 27일 행위된 모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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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2. 지급된 1억 2천만 원의 돈도 움직인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3. 서초동지점에서의 표지어음 발행요청액 일천억 원의 지급요청건에 한합니

다. 4.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AV은 2011. 4 . 28. ‘2011년 4월 27일 AY은행 AZ지점에서 CD발행권에 대

한 모든 업무가 정상처리 되었고, 또한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원

고의 형 C에게 작성해주었다. 

       ④ D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해당 대부거래는 원고가 대부중개인 AV에게 

100억 원을 1일 동안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거래이고, 대부금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

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적어도 2천만 원(=20만 

원×100억 원×1일) 이상의 이자를 AV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32)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10호증의 4, 제7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보관 중이던 위 각 의뢰내용각서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라

고 볼 직접적·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각 의뢰내용각서가 원고가 실행

한 대부거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② AV이 원고의 형 C에게 작성한 2011. 4. 

28.자 확인증은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에 관한 확인증일 뿐 해당 대부거래인 표지

어음 발행에 관한 확인증은 아닌데다, 위 확인증과 위 각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은행

지점도 다르므로, 위 확인증을 근거로 해당 대부거래가 원고가 실행한 대부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D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AV에게 100억 원을 대여한 

32) 을가 제10호증의 4 33면, 3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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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의뢰내용각서에서의 대여금 액수와도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 D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④ 그 밖에 ‘차용인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1) 별지5 순번 170, 171, 183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30억 원을 차용인 BA의 계좌에 10일 간 입금해주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별지5 순번 170의 대부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금한 당일 날 

바로 대여금을 인출해버리면서 대부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가사 대부거래가 성사되

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산정한 이자수입액

(5,300만 원)33)은 다른 대부거래에 관한 추정이자 산정방식(1억 원당 1일에 20만 원)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② 별지5 순번 171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10억 원을 차용인 BA의 계좌에 5일 

간 입금해주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대부거래이고, 이로 인해 수취한 이자는 2천

만 원에 불과하다.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에서의 대부원금 및 이자수입액 등과 비교

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5 순번 171의 대부거래 이자수입을 과도하게 산정하였

다.

       ③ 별지5 순번 183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150억 원을 차용인 BA의 계좌에 10

일 간 입금해주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대부거래이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 다수의 

33)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5 순번 170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BA에게 30억 원을 이틀 간 대여하고, 이자 5,300만 원
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대부중개수수료 30%를 공제한 금액인 3,710만 원을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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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BA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BA이 1억 6

천만 원을 해당 계좌를 통해 주고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해낸 것에 불과하고, 최

종적으로는 위 금액을 BA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실제 1억 6천만 원이 원고에게 이자

로 귀속된 바 없다.

       ④ 또한 BA은 위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증비용을 원고로부터 편취 

당했다고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해당 각 대부거래에 

관한 B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①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 관련 

        ㉮ BA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AY은행 안양비산동지점 일금 30억 원 중 질권설정(전주 앞으로)

○ 2011. 5. 2.부터 같은 달 6.까지 질권 설정한다.

○ 타인의 통장조회나 금융위기 조짐 발생 시 질권자가 기일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 형사적인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여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였으므로 본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

       ㉯ 원고의 형인 C는 2011. 5. 2. BA의 AY은행 계좌에 30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   

       ㉰ B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0억 원을 1

일 차용하였고, 2011. 5. 2. 공증비용 3백만 원, 선입금 3백만 원, 이자 4,700만 원 도

합 5,300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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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별지5 순번 171 대부거래 관련 

        ㉮ BA의 AY은행 계좌에 2011. 5. 3. 1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11. 10

억 원이 출금되었다.  

        ㉯ B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0억 원을 

10일 간 차용하였고, 2011. 5. 3. 공증비용 3백만 원, 선입금 5백만 원, 이자 3,200만 

원 도합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별지5 순번 183 대부거래 관련 

        ㉮  2011. 6. 2. BA의 AY은행 계좌에 그 전날 출금한 수표 1억 원과 별도의 

수표 150억 원 도합 151억 원이 입금되었다.  

        ㉯ 한편 국세청이 위 BA의 계좌에 입·출금된 수표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2011. 6. 2. BA의 위 계좌를 통해 C의 AY은행 계좌에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 B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50억 원을 

10일 간 차용하기로 하고 2011. 6. 2. 위 금원을 입금 받았으나 원고가 같은 달 8. 임

의로 위 금원을 인출해갔고, 공증비용 천만 원, 이자 1억 6천만 원 도합 1억 7천만 원

(2011. 6. 2. 1억 5천만 원, 다음 날 2천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    

       ④ BA의 고소 등

         BA은 ‘원고와 C 등이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증비용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사 BB은 2017. 8. 11. ‘원고와 C가 BA과 해당 각 대부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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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증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없다는 참고인 등의 진술을 

고려하면, 원고와 C가 BA으로부터 공증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

소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 을가 제82, 8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의뢰내용각서, BA의 AY은행 계좌 거래 내역, 위 불기소처분서 등에 의하면 

해당 각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

선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당 각 대부거래로 인해 ‘BA이 진술한 금액 중 공증비용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에 상당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A이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각 이자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지급경위 및 자금 마련 방법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는 BA과 C 간의 계좌 및 수표 거래내역(2011. 6. 2.자 

1억 5천만 원의 이자지급 내역)도 존재한다.

       ② 원고는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부원금과 대부기간(1일)

을 고려하면 이자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의뢰내용각서, BA의 진술 등에 의

하면, 대부기간을 5일34)로 하고 대부일 당일 선이자로 모두 지급받았다가 결국 1일만

에 반환받게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지급받은 선이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34) 해당 의뢰내용각서에서 5일 간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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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별지5 순번 171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기간은 5일에 불과하고 

수취한 이자금액도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A의 계좌 거래 내역과 BA의 진

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대부거래의 대부기간은 9일 또는 10일이어서 원고가 주장

하는 대부기간의 약 2배 정도이고, 따라서 BA의 진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금액

의 약 2배 가량인 3,700만 원(공증비용 300만 원 제외)을 위 대부거래의 이자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다만 위 불기소처분 내용에서 보듯이 BA이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C에게 공증비용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

증비용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5 순번 171, 183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A이 진술한 해당 각 

공증비용(300만 원과 천만 원)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한

편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A이 진술한 해당 공증비용은 300만 원인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부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이자

수입)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해당 대부거래로 인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5천만 원3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비록 피고 세무서

장이 해당 공증비용을 사업소득(이자수입)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부거래에 관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710만 원

만을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

35) BA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5,300만 원에서 해당 공증비용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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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국 피고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소득(이자수입)인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해당 

대부거래의 사업소득액(이자수입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

다]. 

     (12) 별지5 순번 21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BC에게 201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주고 이자 5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 세무서장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1,050만 원으로 산정하

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50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원고의 형 C가 해당 대부거래의 대여금액이 201억 원이고, 그 이자는 1,050

만 원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대부거래의 대여금액이 20억 1천만 원이라 하

더라도, 이로 인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위 1,050만 원의 1/10 금액인 10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① BD 명의의 AP은행 계좌에 2011. 8. 24.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BC는 

2011. 8. 31. 위 계좌 통장 사본에 ‘본 사본을 재력과시용으로 사용함. 타 용도로는 사

용하지 않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48 -

       ② C는 2012. 4. 30.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 8. 31. BC에게  210억 

원을 1일 동안 대부하고, 1,050만 원36)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하였다. 한편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위 대부거래 외에도 3차례 가량 BC에게 자금을 대

부하면서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BC는 이 법정에서 ‘별지5 순번 211 대부거래는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

장 사본을 받는 형태의 거래이고 실제로 위 돈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 측이 수수료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현금 50만 원을 탁자에 놓고 갔다. C가 별지5 순번 211 대부거

래 외의 나머지 3건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

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BC의 자필 기재가 있는 통장 사본에 입금된 금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C에게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빌려주는 방식의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여금액이 210억 원임을 전제로 그 이자수입을 1,050만 원으

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C 확인서에 기재된 BC와의 대부거래에서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빌려주고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인 1,00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증인 BC는 이 법정에서 50

만 원을 그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C 수첩에 기재된 이자율과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거래에서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

36)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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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B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1,005,000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3) 별지5 순번 216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대부중개인 F도 해당 대부거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가 제27호증37)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

부거래와 관련하여 BE가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BF은 본인의 가명이기는 하

나, 해당 의뢰내용각서는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

와 같이 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보한 의뢰

내용각서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용각서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

가 제출된 바 없고, 그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4) 별지5 순번 230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부중개인 BG의 의뢰인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로 대부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D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

37) 1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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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여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익)을 8천만 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BG의 배서가 있는 수표 사본,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G에게 100억 원을 4일 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

자 8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해당 대부거래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

여 BG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의 추

정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47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수입

액이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증인 BG는 이 법정에서 ‘해당 대부거래가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

게 100만 원을 차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1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100만 원을 초

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5) 별지5 순번 25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해당 대부거래는 원고가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에게 100억 원이 입

금된 통장 사본을 빌려주고 이자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실제 해당 금원을 대

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D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해당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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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익)을 6천만 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미비서류 보완서약서,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G에게 100억 원을 3일 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 6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BH에 100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는지 여

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H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

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의 추정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48

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6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

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당시 BH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BI은 이 법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

하여 원고로부터 실제 100억 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받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해

당 대부거래로 인해 6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600만 원을 초

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6) 별지5 순번 256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해당 거래는 원고가 BJ 명의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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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BJ가 운영하는 건설개발사업의 지분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에 

불과할 뿐 대부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BJ가 진행하고자 한 건설개발사업이 무

산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투자원금만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통장 사본, BJ 계좌에 관한 질권설정 내역, C의 진술 내용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자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BJ가 작성한 최초 의뢰내용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재력 과시용

○ 2011. 12. 15. 100억 원을 입금하고 2011. 12. 20. 오후 3시까지 AY은행 비산동지점 100

억 원 질권설정 조건

○ 타용도 사용 안 함.  

○ 기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 수수료로 기집행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② 또한 BJ는 2011. 12. 15. 10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

였는데, 대여자, 대여기간, 이자율 등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BJ가 작성한 2011. 12. 20.자 의뢰내용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재력 과시용

○ 2011. 1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 AY은행 비산동지점 2011. 1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연장한다.

○ 더 이상 요구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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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 수수료로 기집행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④ BJ는 2011. 12. 15. AY은행 비산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10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23. 100억 원이 출금되었다. 

       ⑤ 또한 BJ의 위 계좌에 2011. 12. 15. 질권자를 C로 하여 질권이 설정되었고, 

C는 2011. 12. 23. AY은행에 위 질권 해제 요청을 하였다.  

       ⑥ C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2011. 12.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BJ에

게 100억 원을 대여하였고, 5천만 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

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9호증의 1, 2, 4,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차용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전형적인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이고, 

BJ가 각 작성한 각 의뢰내용각서와 차용증, BJ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질권설정 내역 

등에 의하면 투자계약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BJ 계좌에 100억 원

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대부거래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 스스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자수입액이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어떠한 이자도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당 대부거

래로 인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5천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건설사업개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투자이득금의 50%를 투자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에 지장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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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나 수수

료를 원고에게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BJ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7) 별지5 순번 257, 27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 원고가 별지5 순번 25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K(이하 ‘BK’라 한다)에 150

억 원을 대여하고 (선)이자 1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직후 이 사

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전주들이 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BK와의 위 대부

거래를 해지하고 기지급받은 이자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바 없다.

        ㉯ 또한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는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를 해지하는 과

정에서 BK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조로 어떠한 이자도 받지 않고 100억 원의 잔고증명

만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이자수

입)을 얻은 바 없다.

      ②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대부중개인 AU, 차용인 측 관계인 BL의 각 진술, 의뢰내용각서 등을 종합하

면, 원고가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3억 원을 제외한 13억 5

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사실, 원고가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와 관련하

여 중개수수료 2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가, 약 1개월 뒤에 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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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6억 원을 BK에 반환함으로써, 결국 3억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 관련 

        ㉮ 원고는 2011. 12. 15. BK와 BK 명의의 AY은행 계좌에 150억 원을 입금해

주고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 받은 다음 3개월 간 이를 유지하기로 하

는 대부거래 약정을 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15. BK 명의의 AY은행 계좌(이하 ‘BK 명의 제1

계좌’라 한다)에 150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형인 C는 같은 날 위 계좌의 예금채

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 받았다.  

        ㉰ BK 명의 제1계좌는 2012. 2. 1. 해지되었고, 위와 같이 해지되면서 출금된 

150억 원의 수표는 같은 날 BK 명의의 또 다른 AY은행 계좌(이하 ‘BK 명의 제2계좌’

라 한다)로 입금되었으며, BK 명의 제2계좌 역시 2012. 4. 16. 해지되어 위 150억 원

을 포함한 예금 전액이 인출되었다. 

          한편 BK 명의 제2계좌에 관한 질권설정 내역은 관련자료 폐기 등으로 인해 

현재 확인할 수 없다. 

        ㉱ BL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BM은행장인 BN의 개인적인 부탁

으로 대부중개인 AU를 통해 해당 대부거래를 주선하게 되었고, 대부중개인 AU에게 

150억 원의 11%인 16억 5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약정한 차용기간은 3개월이

었으나 실제로는 4개월 간 (차용기간이)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해당 대부거래의 대부중개인인 AU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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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거래와 관련하여 BK 측으로부터 16억 5천만 원을 이자로 받았고, 그 중 3억 원을 

중개수수료로 공제한 뒤 13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다. 

        ㉳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주요 증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원고의 전주들이 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

하기 시작하였다. 

○ 이에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의 해지 및 원금 150억 원의 반환을 원하게 되었고, 증인 본인

이 원고를 위하여 위 해지업무를 진행하였다.

○ 다른 전주들로부터 150억 원을 마련하였고, 이에 BK 명의 제1계좌에 관한 질권을 해지하

여 위 계좌에 있던 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하였는데, BK 측에서 위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를 계속 보유하고 있기를 원하였다.

○ 결국 BK 명의 제1계좌를 해지하면서 출금한 수표를 BK 명의 제2계좌로 입금하였고, 다른 

전주들로부터 조성한 1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의 이자반환 경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BK에서 위약벌로 대부기간을 한 달 더 해달라

고 요구하였다. 원고가 본인에게 2012. 4. 15.까지로 대부기간을 하려면 (이자)비용이 얼마

인지 물어보았고, 본인은 12억 원이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원고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새로

운 전주들에게 주었다.  

       ②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 관련 

        ㉮ 원고는 2011. 12. 28. BK와 BK 명의의 AY은행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해

주고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 받은 다음 3개월 간 이를 유지하기로 하

는 대부거래 약정을 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28. BK 명의의 AY은행 계좌38)(이하 ‘BK 명의 

제3계좌’라 한다)에 1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

38) BK 명의 제1, 2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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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권을 설정 받았다.  

        ㉰ BK 명의 제3계좌는 2012. 1. 17. 해지되어 100억 원 전액이 수표로 출금되

었다.

        ㉱ BL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인 

AU에게 100억 원의 11%인 11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약정한 차용기간은 3개월이

었으나 원고 측에서 계약을 중도 파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로부터 1개월분 (이자)을 제

외한 8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해당 대부거래의 대부중개인인 AU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

부거래와 관련하여 BK 측으로부터 11억 원을 이자로 받았고, 그 중 2억 원을 중개수

수료로 공제한 뒤 9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BL가 2012. 2. 초경 100억 원을 조

기상환하였으니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확인을 받아 2억 원을 BL에

게 돌려주었다. 원고는 BL에게 6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들었으며, 결국 지급된 이자 11

억 원 중 8억 원이 반환되어 원고는 1개월분에 대한 이자만 수취한 것이 된다.’는 취지

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6호증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Y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 회신결과,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3

억 5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억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각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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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다.

       ① 해당 각 대부거래의 대부중개인 AU, 차용인 측 관계인 BL 모두 ‘해당 각 

대부거래로 인해 원고 측이 지급받은 금원,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의 해지로 인해 

원고가 차용인 측에 반환한 금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액수 

또한 정확히 특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양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3억 5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억 원의 사업소득

(이자수입)을 각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를 해지하면서 기지급받은 이자를 모두 반

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I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17호증)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이 부분 진술은 온전

히 믿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AU와 BL 모두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의 해지 사실은 진술하였으나,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의 해지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BL는 별

지5 순번 257 대부거래의 대부기간이 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할 뿐이

다).

          ㉯ 증인 I은 ‘BK에서 위약벌로 별지5 순번 257 대부기간39)을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새로운 전주와 BK 간의) 대부기간을 2012. 4. 15.까지로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 12억 원을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지급 받은 이자

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원고와의 대부거래계약이 (2012. 2. 1.경) 해

39) 해당 의뢰내용각서에 의하면 2012. 3. 15.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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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면서 새로운 전주와 BK가 새롭게 대부기간을 3개월로 하여 대부거래계약을 하였

지만, 새로운 전주와 BK의 상호 동의하에 2개월 가량 지난 2012. 4. 16.자로 대부거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기존 대부거래계약에서 정한 대

부기간과는 달리 새로운 전주와 BK 간의 대부거래가 2012. 4. 16.자로 종료되게 된 경

위 등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자비용을 부담하여 대부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BK 측에 기지급 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는 I

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대부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기

간 동안 그 자금을 대부해주었고, 특히 원고 스스로 I을 통해 새로이 150억 원을 조성

해주었기 때문에 BK 측에 별다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대부거래계

약이 해지되기 전 기간에 관한 이자까지 원고가 전액 반환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

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자 12억 원 내지 13억 5천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반환 비용의 조성 방법과 지급 내역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한편 BK 명의 제1계좌에 설정된 질권이 2012. 2. 1.자로 해지되고, 위 

계좌에 들어있던 150억 원이 같은 날 BK 명의 제2계좌로 이전되었으나, BK 명의 제2

계좌에 관한 질권설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와 BK 간의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가 2012. 2. 1.자로 해지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③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 개시일인 2011. 12. 28. 당시에는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의 해지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5 순번 257 대부

거래의 해지일인 2012. 2. 1. 이전에 이미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가 해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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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BK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조로 어떠한 

이자도 받지 않고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 해지를 담당한 

I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도 없다).

   2)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AO, Z 및 C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조세포

탈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위 형사판결

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간(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에 대한 부과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 사실판단이 정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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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간(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에 

대한 부과 처분’ 역시 C의 진술, 입금액, 다른 유형의 소득과 중복되는 부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제2

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지조사40)에 의한 

추정계산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계산방법이 일

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

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

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국세청은 탈세제보의 내용과 D, C 등 대부관계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원고가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

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대부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400여 건의 거래를 분석하여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1억 원 미만의 금액은 사채이자라고 판단하였던 점, 다

만 사채이자로 판단한 500만 원 미만의 입금액 부분은 그 거래건수가 너무 많아 조사대상

에서 제외하였던 점, 국세청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관련 계좌의 방대한 입출

금거래내역(입출금 건수 약 78,600건, 입출금 총액 각 5조 6,000억 원 상당) 중 사업소득

40)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
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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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으로 추정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입출금된 거래 약 2,200여 건에 대

하여 원고(C 포함)에게 약 2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어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자수입)과 중

복되는 부분과 이자가 아닌 소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600건의 입금액을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특정하였던 점, 원고의 형인 C도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이 대부분 사업소득(이자수입)임을 인정하였던 점을 알 

수 있어,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통장입금액을 사

업소득(이자수입)으로 보는 추정계산방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한편 D은 차명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원금과 사채

이자를 입금 받기도 하지만, 위 자금을 다시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아닌 돈이 

차명계좌간 대체입출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차명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다른 

유형(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25회 공판조서 참조).  

○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비록 국세청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600건의 입금액을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특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 추정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아닌 입금

액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자수입)과 중복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추정계산의 합리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액 전부를 원고가 은닉한 사업소득(이자

수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입금액이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사업소득(이자수

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대부중개인 AO·Z와 원고

의 형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해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된 부

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하

였다.  

     (3) 원고는 이 부분 유죄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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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C는 원고의 직원이기는 하나 원고의 형으로서 

대출과 담보설정 등 중요한 업무를 하며 위 대부업에 관여하였던 관계로 원고의 이자 

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에 앞서 미리 세무사의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점, AO도 국세청의 소환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 있는 AE을 접견한 후 조사에 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O, Z, 

C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

를 배척하였다. 

     (4)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이 부분 무죄 판단에 대하여 별도

로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중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5)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이 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은 

별지6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41)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단순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판

단한 것이 아니라 대부중개인 AO·Z와 원고의 형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해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4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이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한 부
분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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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바와 같이 AO·Z·C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그 밖에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

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1) 관련법리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

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

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

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

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

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

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

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

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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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

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

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62, 90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별지6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을 얻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청은 별지6 표 기재 제3자 명의 차명계좌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만을 별도로 정리하였는데, ① 원

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제3자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대부

이자를 수취·관리하였던 점,42) ② D이 이 법정에서 1억 원 미만의 대부이자는 대부분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업에서의 통상적인 대부원

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범위 내의 입금액은 대부원금의 변제액이 아닌 대부이자 수

취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C도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

액이 대부분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 세무서장은 차명계좌와 원고 

명의 계좌 중 생활비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입금액수, 별지6 표의 거래내용(입금의뢰인) 란 기재 

등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내역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42) 위 나)항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과 아래 ‘5)의 나) (3)항’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 차명계좌로 대부이자를 
직접 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한 이자를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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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대부이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대부원금과 대부이

자를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아닌 돈이 차명계좌 간 대체입출금 되는 경우

가 있고, 또한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다른 유형(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

소득)으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금명의자 등의 진

술에 의하여 이자수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간에 같은 날이나 

그 무렵 동일한 액수의 금액이 입·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입금 내역은 자금세탁 목적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날이

나 그 무렵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액(이자수입액)을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액(이자수입액)에서 차감함으

로써 사업소득액을 중복으로 산정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판시 이유와 달리 ‘차명계좌 간의 입출금액’ 내지 ‘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소득액’이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액으로 잘못 산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리한 별지6 표 기재의 ‘2002년 내지 2005

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은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 유무와 상관 없

이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면 원고는 이러한 추정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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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주장

      C가 작성한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은 대부거래 제안을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① C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첩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기록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거래사실 

일부를 인정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는 대부관련서류

와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③ 원고의 대부중개인 BO, E, U, AO도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대부거래는 실제로 실행된 것이고, 일부 무산된 거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럼에도 원고가 선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대부거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부분은 C가 이 사건 수첩에는 ‘캔슬’, ‘불발’이라고 기재해놓은 점, ⑤ 이 사건 

수첩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개설한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별지7 표 기재의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

였다.

      (2) 원고는 이 부분 유죄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

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① C가 만약 이 사건 수첩에 상담만 받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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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내용까지 적어두었다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대한 구별이 곤

란하여 원금의 회수 등 대부업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G은 원심 법정에서 C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대부거래중개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

는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거래에 앞서 상담한 모든 내용을 위 수첩에 기재하였다면 

그 분량이 압수된 수첩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거래내역은 위 수첩에 적힌 내역 중에서도 특히 

대부거래 일자와 채무자, 원금과 이자 등이 특정 가능하고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거래만을 선별한 것으로서 적어

도 위 거래내역은 성사되어 그로 인한 이자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배척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 형사판

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별지7 표 기

재와 같이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

세 포탈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명확하게 다투어지

지 않은 부분이므로,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관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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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판결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2011년 귀속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별지8 표 일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

서 원고는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세 포탈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고(특히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

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에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별지8 표 중 2006

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

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이자소득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별지9 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2002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이자소

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입증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자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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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였

고, 위 차명계좌 및 원고 계좌에서 예금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국세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위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의 예금이자소

득 내역을 확인·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3자 계좌로 입금된43) 

이 사건 이자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구체적으로 해당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연도별 이자의 산출근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계산 및 증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 차명계좌에

서 발생한 예금이자 합계액에 관한 증거가 없고(직권 계산도 불가능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예금이자는 원고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나) 검사는 이 부분 무죄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

다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이 부분 무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

에 관한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이 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별

43)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부과 처분은 제3자 명의 계좌 뿐 아니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자소득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별지9 표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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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계좌와 제3자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의 확인·산정 경위 

      (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명세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관할 세무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료

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다.

      (나) 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

로 별지9 표 기재의 제3자 명의 계좌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계좌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예금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를 조회하여 원고 계좌와 제3자 명의 계좌에 지급된 예금이자소득 내역을 정리하였다. 

한편 2011년 귀속 예금이자소득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예금

이자소득 지급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국세청은 각 금융기

관에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이자소득 내역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확인한 별지9 표의 예금이자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3) 제3자 명의 계좌 관련 부분

      (가) 관련자 진술

        ① C는 2012. 3. 26.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P·BQ·BR·BS·AC·BD·AM·BT·

BU 명의의 계좌를 원고(C 포함)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바 있지만, D·BV·BW·BX·BY·BZ 

명의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바 없다. C 본인 계좌에도 이 사건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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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거래 이자수입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C는 2012. 2. 24.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BD·

D·AM·BR·BU·BT·BX·CA·BS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③ D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D 본인·BD·AM·BQ·BR·B

U·BT·BX·BS·BZ·BW·CA·BV·C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수취한 대부이자

를 위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계좌로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나) 제3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별지9 표 기재 2011년도 제3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가 제94호증의 1 

내지 50 참고)을 살펴보면, 위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 원의 돈이 여러 차례 입출금되었고, 예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면 소액이 입금

된 내역은 드물며, 그 밖에 몇 건의 소액 출금 내역만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4, 제20호증의 1, 제62, 

66 내지 72, 93, 9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

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73 -

    라) 판단

      살피건대, 별지9 표에 기재된 제3자 명의 계좌는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계좌인 사실에 위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액수, 앞서 2)의 다) (2)항에서 설시

한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해당 계좌의 예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변제 받은 대부이자 내지 대부원금인 사실이 일응 추정되고, 반면 원고는 이러한 추정

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연도별 이자의 산출근거와 방법 등에 관하

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계산 및 증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러한 증명자료(을가 제66 내지 72호증)도 제출되었

다]. 

      따라서 별지9 표 기재 원고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 예금액은 원고의 자금으로 일

응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예금이자는 이 사건 사업주인 원고의 (예금)이자소득으로 봄

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

법하다.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2005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이미 두 차례나 선행 세무조사를 받

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2004년, 

2005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이

루어진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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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행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 등

     (1) 1차 선행 세무조사

      (가) 국세청은 2009. 5. 14.부터 2009. 6. 24.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8. 10. 16. 사업자등록)임에도 은행예금 이자소득만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대부업 관련 사채이자

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혐의로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차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나) 국세청은 2009. 5. 14. 사업장소재지로 출장하여 원고의 내연녀인 D

에게 금전대부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관련자료가 파기 

또는 은닉될 경우 조사진행이 현저히 방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범칙조사로 전환 후 조세

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급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위 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는 건설업체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조건으로 

이자를 수수하고, 주식담보 및 화폐교환대가로 이자를 수수하는 등 합계 197,690,000

원의 이자를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2) 2차 선행 세무조사

       국세청은 2010. 9. 1.부터 2010. 10. 30.까지 원고의 형인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동구 CC 소재 CD과 CE 사

업장을 실제 운영함에도 사업소득 524,862,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사채이자 417,5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였다(위 세무조사를 이하 ‘이 사건 2차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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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사건 세무조사

      (가) 국세청은 2012. 1. 1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2012. 3. 

30. 원고에 대한 조사를 부분 종결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대부업 사업소득 누락, 

이자소득 누락에 대하여 2006년 내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건(4,645,000,000

원)의 국세를 확정하여 1차로 2012. 4. 1.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 후 국세청은 2012. 6. 27. 최종적으로 조사종결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대부업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 누락에 대하여 2002년 내지 2011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10건(8,679,000,000원)의 국세를 확정하여 2차로 2012. 7. 4. 경정․고
지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경위

      (가) 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1. 12. 15.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기

업의 유상증자 자금을 ‘찍기 방식’으로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형

태로 불법적인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과 원고의 재산상태, 사무실 운영 현황

과 대부관련 서류 보관 장소, 소득 은닉 형태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탈세제보를 

접수받았다. 

       (나) 그 후 국세청은 2012.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에 대

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488쪽 분량의 탈세제보자료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

였는데, 위 탈세제보자료에는 원고가 대부거래에 이용한 의뢰내용각서, 확약서, 각서, 

차용금 증서 등 대부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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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위 가)항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무

조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이 사건 1차 선행 세무조사의 내용은 원고의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사

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 중 

이와 동일한 과세기간(2004년부터 2007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중복세무조사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반면 이 사건 2차 선행 세무조사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C 소재 CD, CE에 대한 사업소득 탈루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그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세무조사가 종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탈세제보 그 자체

로는 부족하고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

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

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할 정도로 인

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조

세의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란 세무조사 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우를 보면, ① 세무조사 전인 2011. 12. 15.경 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고, ② 그 제보내용은 원고의 사채업 거래 형태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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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내용, 원고의 재산상태, 사무실 운영과 대부관련 서류 보관 장소, 소득 은닉 형태나 

방법 등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국

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 2012.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당시 원고의 대부관련 서류인 의뢰내용각서, 확약서, 각서, 차용

금 증서 등 상당한 분량의 탈세제보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세무조사 전에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탈세제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자금 차용인에게 대부약정서에 해당하는 ‘의뢰내용각서’ 등

을 1부만 작성하게 하여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는 대부관련 서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부거래를 영위해 왔는데, 위 의뢰내용각서 등에는 대부금액, 대부기간, 차용

인, 기타 대부조건 등에 관해서만 기재하도록 하고, 대부자가 누구인지,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인 원고 본인의 거래사실이나 사업소득을 

철저히 은폐하여 왔으므로, 국세청이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하는 등

의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금융추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하

지 않고서는 원고의 거래사실과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

라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가 중복조사금지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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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이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

세 포탈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착수 경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마찬가지로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은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업소득과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 포탈’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국

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

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2002년 내지 2005년 귀

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 처분

으로써 위법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40%의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2)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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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조세포탈의 방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

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

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

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

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

히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10명이 넘는 타인의 계좌를 이

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이자나 수수료를 수취, 관리하고, 그 과정에

서 자금이나 수취 이자를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 및 입금 등을 통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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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탁함으로써 그 출처나 성격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며, 관련 장부를 은닉하거나 축

소 기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고 인정된다(또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이 사건 사업소득과 이 사건 이자소득의 일부를 원고의 계

좌를 통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별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사

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과세표

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결국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소득(이자수입) 일부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3 표44)와 같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

62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

44) 결국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원고의 소득신고 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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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별지13 표에

서의 해당 과세대상연도인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45) 

   2) 또한 피고 시 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인정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46)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45) 반면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이 부분 부과 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
46)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2009년 내지 2011년을 과세대상연도로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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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귀속연도 부과처분일 세목 부과금액(가산세 포함)

1 2002년 2012. 7. 4. 종합소득세 130,081,620

2 2003년 2012. 7. 4. 종합소득세 424,803,600

3 2004년 2012. 7. 4. 종합소득세 270,119,220

4 2005년 2012. 7. 4. 종합소득세 513,075,270

5 2006년 2012. 7. 4. 종합소득세 359,484,130

6 2007년 2012. 7. 4. 종합소득세 1,936,669,120

7 2008년 2012. 7. 4. 종합소득세 379,369,030

8 2009년 2016. 4. 1. 종합소득세 3,553,994,960

9 2010년 2016. 4. 15. 종합소득세 2,500,556,570

10 2011년 2016. 4. 1. 종합소득세 3,487,363,850

별지1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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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귀속연도 부과처분일 세목 부과금액

1 2009년 2016. 4. 1. 지방소득세 116,844,370

2 2010년 2016. 4. 15. 지방소득세 90,220,760

3 2011년 2016. 4. 1. 지방소득세 221,734,950

별지2

지방소득세 부과 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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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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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년도

이 사건 사업소득

이 사건 

이자소득
합계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질권 잔액증명

2002
 

199,350,000
   

92,675,499 292,025,499

2003
 

605,000,000
   

167,907,832 772,907,832

2004 45,000,000 306,000,000
   

217,858,605 568,858,605

2005 163,000,000 556,100,000
   

311,387,949 1,030,487,949

2006 314,900,000 206,500,000
  

2,040,000 272,811,817 796,251,817

2007 3,243,900,000 75,700,000
  

17,950,000 390,294,041 3,727,844,041

2008 538,552,500 43,000,000
   

291,712,745 873,265,245

2009 6,571,208,480 140,900,000
  

7,980,000 202,914,563 6,923,003,043

2010 2,140,230,230 771,880,000 2,089,970,000 26,400,000 45,910,000 240,700,692 5,315,010,922

2011 5,652,909,443 2,849,954,220
 

179,000,000 40,310,000 85,142,930 8,807,316,593

합계 18,669,700,653 5,754,304,220 2,089,970,000 205,400,000 114,190,000 2,273,406,673 29,106,971,546

별지4

이 사건 사업소득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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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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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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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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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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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예금주)　
지급년도

2002 2003 2004 2005

AM 7,714,077  32,738,639  39,313,496  38,895,702  

BQ 2,320,522  45,299,833  37,431,308  38,710,516  

BP 10,253,799  8,061,052  13,927,550  89,392,764  

BW 144,404 187,914 64,896 866,255 

BT 52,652,614  34,799,198  45,185,907  40,256,963  

BX 592,031 703,787 305,808 258,042 

CA 　 　 　 99,315 

BU 　 5,852,055  39,928,850  47,002,685  

원고(A) 18,958,606  39,938,330  39,190,081  52,861,030  

D 39,446 325,295 711,566 706,261 

BV 　 1,729 1,799,143  2,338,416  

누락 소득금액 합계 92,675,499 167,907,832 217,858,605 311,387,949 

　
성명(예금주)

지급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AM 78,152,986 86,563,276 3,859,368 　 51,100,474 

BQ 27,215,508 4,183,937 17,443,212 　  4,191,899 

별지9

이 사건 이자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1. 2002년 내지 2005년

                                                               (단위: 원)

2. 2006년 내지 2010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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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예금주) 소득금액

AM 27,255,996 

BQ 22,797 

BP 6,213,602 

BD 18,457,269 

BX 19,788 

AC 163,993 

BZ 215,435 

BU 17,100,175 

원고(A) 14,215,830 

BV 1,478,045 

누락 소득금액 합계 85,142,930

BP 73,520,488 88,549,547 40,185,698 28,597,374 　

BS 46,038,465 5,870,442 　 　

BD 203,229   221,902 58,478,647 36,909,390 91,135,908 

CB 　 　 12,340,222 4,012,052 　

BT 29,702,944 38,011,674 541,783 39,733 552,473 

BX 6,792,222 914,060 9,553 9,455,715 5,202,440 

AC 2,417 1,469 1,230 9,452,967 7,184,770 

CA 524,553 1,052,205 35,246 193,497 8,740 

BR 1,153,061 72,325,242 34,988,894 27,720,604 22,348,585 

BZ 42,079 18,572 55,812,102 28,325,340 4,501,718 

BU 27,570,962 34,938,889 36,356,314 56,882,381 53,088,134 

원고(A) 24,200,995 116,414 1,157,376 

C 　 98,629,388 

D 24,530,777 16,376,177 398,975 725 2,140 

BV 3,400,591 1,098,626 1,190,064 1,208,371 226,034 

누락 
소득금액 
합계

272,811,817 390,294,041 291,712,745 202,914,563 240,700,691

 

3. 2011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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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

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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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

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

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

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

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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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

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

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

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

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

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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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

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

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

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

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

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

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

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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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

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

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

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포탈)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

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115 -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

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

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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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

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

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

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

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

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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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별지 
5에
서의 
순번

차용
인

과세

연도 

이자

수취일
대부금액

기소된 
사업소득

금액(이자수
입액)

인정
되지 
않은 
사업
소득
금액
47)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상의 

사업소득

금액

1
별지5

37
AV 2007

2007. 

1. 26.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2
별지5

38
AV 2007

2007. 

2. 1.
3,000,000,000 12,000,000 전액 12,000,000

3
별지5

39
AV 2007

2007. 

2. 14.
4,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4
별지5

72
AV 2008

2007. 

2. 18.
3,000,000,000 12,000,000 전액 12,000,000

5
별지5

40
AV 2007

2007. 

2. 21.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6
별지5

41
AV 2007

2007. 

2. 21.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7
별지5

43
AV 2007

2007. 

3. 7.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8 별지5 AV 2007 2007. 4,200,000,000 19,000,000 전액 12,800,00048)

별지1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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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 21.

9
별지5

51
CF 2007

2007. 

6. 27.
4,500,000,000 36,000,000 전액 36,000,000

10
별지5

53
AV 2007

2007. 

7. 19.
3,000,000,000 12,000,000 전액 12,000,000

11
별지5

54
CG㈜ 2007

2007. 

7. 25.
20,000,000,000 40,000,000 전액 40,000,000

12
별지5

67

CH

주식회

사

2007
2007. 

12. 26.
10,500,000,000 735,000,000 전액 735,000,000

13
별지5

74

㈜CI

CJ, 

CK

2008
2008. 

3. 12.
10,000,000,000 20,000,000 전액 20,000,000

14
별지5

80
CL 2009

2009. 

2. 9.
6,000,000,000 24,000,000 전액 24,000,000

15
별지5

52
CM 2007

2007. 

7. 3.
2,500,000,000 10,000,000 전액 10,000,000

16
별지5

75
CN 2008

2008. 

10. 29.
27,500,000,000 54,000,000 전액 54,000,000

17
별지5

63
CO 2007

2007. 

11 2.
10,000,000,000 30,000,000 전액 30,000,000

18 별지5 CP 2007 2007. 10,000,000,000 40,000,000 전액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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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1. 6.

19
별지5

65
CP 2007

2007. 

11. 15.
10,000,000,000 40,000,000 전액 40,000,000

20

별지5

66

 

CQ㈜

CR
2007

2007. 

12. 18.
4,000,000,000 100,000,000 전액 100,000,000

21

별지5

68

 

㈜CS 2007
2007. 

12. 27.
13,000,000,000 910,000,000 전액 910,000,000

22
별지5

76
CT 2009

2008. 

12. 31.
4,000,000,000 240,000,000 전액 30,000,00049)

23
별지5

86
CU 2009

2009. 

4. 8.
11,200,000,000 1,120,000,000 전액

1,100,000,000

50)

24
별지5

105
CV 2010

2010. 

2. 2.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25

별지5

121

 

CW㈜

CX
2010

2010. 

10. 26.
1,500,000,000 9,000,000 전액 9,000,000

47)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한다.
48)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는 달리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걸쳐 감액되었다(2018. 3. 7.자 피고 세무서장 준비서

면 참고).
49)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는 달리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걸쳐 감액되었다(2018. 3. 7.자 피고 세무서장 준비서

면 참고).
50)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기소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부터 1,100,000,000원만을 부과 처분 대

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2018. 3. 7.자 피고 세무서장 준비서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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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별지 

5에

서의 

순번

차용인
과세

연도 

이자

수취일
대부금액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

서 인정된 

사업소득

금액(이자수

입액)

인정되지 

않은 

사업소득

금액5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상의 

사업소득

금액

1
별지5

16
성명불상 2006

2006. 

1. 10.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2
별지5

17
성명불상 2006

2006. 

1. 10.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3
별지5

18
성명불상 2006

2006. 

1. 2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4
별지5

19
성명불상 2006

2006. 

1. 2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5
별지5

20
성명불상 2006

2006. 

1. 27.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별지12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추가로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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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5

21
성명불상 2006

2006. 

2. 15.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7
별지5

22
성명불상 2006

2006. 

3. 14.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8
별지5

23
성명불상 2006

2006. 

3. 14.
3,2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9
별지5

24
성명불상 2006

2006. 

3. 15.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0
별지5

25
성명불상 2006

2006. 

3. 1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1
별지5

26
성명불상 2006

2006. 

3. 23.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2
별지5

27
성명불상 2006

2006. 

3. 2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3
별지5

28
성명불상 2006

2006. 

4. 20.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4
별지5

29
성명불상 2006

2006. 

6. 19.
3,000,000,000 10,000,000 전액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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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지5

30
성명불상 2006

2006. 

6. 25.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6
별지5

31
성명불상 2006

2006. 

6. 27.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7
별지5

32
성명불상 2006

2006. 

6. 27.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8
별지5

33
성명불상 2006

2006. 

6. 29.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9
별지5

34
성명불상 2006

2006.

8. 24.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20
별지5

36
성명불상 2006

2006. 

11. 29.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21
별지5

47
BO 2007

2007. 

4. 10.
4,500,000,000 18,000,000 전액 18,000,000

22
별지5

48
R 2007

2007. 

4. 22.
5,000,000,000 28,000,000 전액 28,000,000

23
별지5

50
S 2007

2007. 

6. 21.
7,000,000,000 122,500,000 전액 122,500,000

24
별지5

56
T 2007

2007. 

9. 12.
10,000,000,000 50,000,000 10,000,000 50,000,000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vqt|qu}



- 123 -

25
별지5

58
V 2007

2007. 

10. 2.
6,600,000,000 30,000,000 10,000,000 12,000,00052)

26
별지5

84
㈜CY 2009

2009. 

3. 17.
6,000,000,000 240,000,000 200,000,000 240,000,000

27

별지5

107

 

CZ부동

산투자회

사

2010
2010. 

2. 23.
5,500,000,000 1,260,000,000 380,000,000

930,000,000
53)

51)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한다.
52)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부터 12,000,000원만을 부과 

처분 대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을가 제7호증 14면 참고).
53)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부터 930,000,000원만을 부과 

처분 대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2018. 3. 7.자 피고 세무서장 준비서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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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별지 5에서의 순번 과세연도

취소대상 

소득금액

(이자수입)

1
별지5

16
2006 전액

2
별지5

17
2006 전액

3
별지5

18
2006 전액

4
별지5

19
2006 전액

5
별지5

20
2006 전액

6
별지5

21
2006 전액

7
별지5

22
2006 전액

8
별지5

23
2006 전액

9
별지5

24
2006 전액

10
별지5

25
2006 전액

11
별지5

26
2006 전액

12
별지5

27
2006 전액

별지1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잘못 산정한 원고의 소득신고54) 누락액 내역

 

54) 결국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원고의 소득신고 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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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지5

28
2006 전액

14
별지5

29
2006 전액

15
별지5

30
2006 전액

16
별지5

31
2006 전액

17
별지5

32
2006 전액

18
별지5

33
2006 전액

19
별지5

34
2006 전액

20
별지5

36
2006 전액

21
별지5

37
2007 전액

22
별지5

38
2007 전액

23
별지5

39
2007 전액

24
별지5

40
2007 전액

25
별지5

41
2007 전액

26
별지5

43
2007 전액

27
별지5

45
2007 전액

28
별지5

47
2007 전액

29 별지5 2007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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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0
별지5

50
2007 전액

31
별지5

51
2007 전액

32
별지5

52
2007 전액

33
별지5

53
2007 전액

34
별지5

54
2007 전액

35
별지5

56
2007

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36
별지5

58
2007

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37
별지5

63
2007 전액

38
별지5

64
2007 전액

39
별지5

65
2007 전액

40
별지5

66
2007 전액

41
별지5

67
2007 전액

42
별지5

68
2007 전액

43
별지5

72
2008 전액

44
별지5

74
2008 전액

45
별지5

75
2008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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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별지5

76
2009 전액

47
별지5

80
2009 전액

48
별지5

84
2009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49
별지5

86
2009 전액

50
별지5

105
2010 전액

51
별지5

107
2010

3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52
별지5

121
2010 전액

53
별지5

151
2011 전액

54
별지5

159
2011 전액

55
별지5

162
2011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56
별지5

169
2011 전액

57
별지5

171
2011 300만 원

58
별지5

183
2011 천만 원

59
별지5

211
2011

1,00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60
별지5

216
2011 전액

61
별지5

230
2011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62 별지5 2011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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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초과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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